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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316-3451), 조윤택(316-3454)

교토의정서에 따른 업종별 명암 뚜렷
         -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에 악재로 작용 

         - 자동차, 건설은 시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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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97, 교토)에서 선진국의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부여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 

동안 ’90년 대비 5.2% 감축하기로 함.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일본 

6%, EU 8%, 미국 7% 등을 감축해야 함. 작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오는 2월 16일 교

토의정서가 발효되며, 미국은 지난 2001년 비준을 거부한 상태임. 

2.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저감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인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와 같

은 체제를 도입했는데, 이를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함. 

   -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여 감소된 실

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저감량으로 허용하는 것.

   - 공동이행제도(JI): 선진국 사이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

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저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온실가스의 

저감량의 일정분에 대해 투자국의 감축실적을 인정하는 체계

   - 배출권거래제도(ET): 선진국이 의무감축량을 초과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선진국

과 거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온실가스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 팔수 있는 시장성을 가지

게 하는 것임. 


